
셰일가스, 영국 매장량 많아도 고민
랭커셔․요크셔에 37조입방미터 매장 … 인구과밀 지역으로 반발 거세

영국 정부가 셰일가스(Shale Gas) 개발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세일가스 개발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장량 증가로 에너지원 확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6월27일(현지시간) 영국 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잉글랜드 북부 랭커셔와 요크셔의 셰일가스 매장량이 37조입

방미터로 영국에 수십년 동안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셰일가스 매장지인 2개 지역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세수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셰일가스전 개발은 환경파괴 논란과 인구과밀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에 부닥쳐 여전히 경제

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셰일가스 생산과정에서 약한 지진이 유발되고 수질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며 가스전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한 북미지역과 달리 영국의 셰일가스층이 인구 과밀지역에 인접한 상황도 난점으로

지적됐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가스전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반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셰일가스 시추기업인 쿠아드릴라(Cuadrilla)가 랭카스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시추 사업은 1년

째 중단된 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쿠아드릴라는 사전비용으로만 1억파운드(약 1751억원) 이상을 투입

했다며 경영압박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당국인 에너지전력청(Ofgem)은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셰일가스전 개발 속도를 높인

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도 “셰일가스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와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개

발 활성화 정책을 예고했다.

정부의 개발 활성화 대책에는 주민보상 외에 유전 매출의 1%를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

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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